




정부 3.0의 지방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관간･부서간 연계협

력을 통한 융합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접점의 최일선에 있

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제공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부서간 칸막이 현

상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

이 결과 예산낭비와 기관간 의사소통의 단절,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편의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정책대안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칸막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칸막이 현상은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의

사결정에 있어서의 부처 간 이기주의, 떠넘기기 식의 민원처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리고 칸막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피티션

과 이음매 없는 조직을 제시하였다. 지방경영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방식을 접목시킴으로써 정책운영의 효율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코피티션은 글로벌 경쟁환경하에서 기업이 내부

자원이나 독자능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경쟁상대와도 제휴 협

력함으로써 파이를 크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지방경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타지역

과 소모적 파당경쟁을 지양하고 지역간 분업보완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비효율

적인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지역간 공동 확대균형을 모색하는 윈윈전략을 구

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칸막이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 인

사 및 성과관리 제도개선,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부서간 기관간 협업모형

(협업매뉴얼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특히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는 향후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과의 차이가 가장 커서 

시급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협

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 협업모형(협업매뉴얼 개

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의 순으로 대안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5개의 대안 모

두 향후 중요도가 실현 가능성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변화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관련 협업지원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러

한 필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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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를 극복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정개혁이 세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는 행정개혁이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

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좋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수혜자

에게 연결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책의 효과적

인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

의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

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3.0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능하고 서비

스 지향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정부 3.0은 ‘국민중심･현장중심’ 행정의 열린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 간, 정부와 민간 간 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을 통해 각종 현

안을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극대화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결국 정

부 3.0의 또 다른 표현은 행정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

나 현재 지방행정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자체단체간,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연계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일종의 칸막이가 존재하여 많은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부서간 칸막이 현상이 상존하고 있어  장애요인으로 자

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

황이다.

중앙부처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읍면동 현장에 전달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칸막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인식



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결과 예산낭비와 기관간 의사소통의 단절, 이에 따른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편의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대안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

체의 칸막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연구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칸막이 현상을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의 칸막이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체(대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본청내부 부서간의 칸

막이와 본청과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간의 칸막이 실태를 파악하

고 계층(방향)을 중심으로는 수평적 칸막이와 수직적 칸막이를 중심으로 실태파

악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 인사 및 성과

관리 제도개선,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협업모형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

원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각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단체장의 관

심과 지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비

교적 높은 값을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칸막이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활성화와 협

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같은 중요도 값을 보여 적합성과 적절성 기준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는 향후 중요

도와 실현 가능성과의 차이가 가장 커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안으로 제시되

었으며, 다음으로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 협업

모형(협업매뉴얼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의 순으로 대안이 모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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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를 극복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정개혁이 세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는 행정개혁이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

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정책 내용과 

정책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집행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서비스의 비효율과 

왜곡현상을 초래하게 되며, 집행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

나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수혜자

에게 연결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책의 효과적

인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

의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3.0의 비전을 실현

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능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실

천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은 ‘국민중심･현장중심’ 행정의 열린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 간, 정부와 민간 간 정보의 개방과 공

유,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극대화해 국민행복시대를 열

겠다는 것으로, 결국 정부 3.0은 또 다른 표현은 행정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바

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부 3.0의 지방구현을 위해, 기관간･부서간 

연계협력을 통한 융합행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읍면동이 아닌 본청

으로 밀착형 민원행정서비스 기능이 집중되면서 본청 업무 과부하, 행정업무 둔

화, 시민불편 등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서간의 유사한 기능, 법, 제도 및 기구의 연계, 조정 및 통합 작업

이 선행되지 않아  현행 업무와 충돌하거나 기존 체계와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

가 발생하는 등 통합서비스 제공보다는 단순한 기구재편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

향이 있다.

아울러 주민접점의 최일선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 3.0을  구

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체감형 행정서비스와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모델이 필요한 시점

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행정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자체단체간, 지방

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연계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일종의 칸막이가 존재하여 많

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칸막이의 존재는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관간, 부서간 정보공유와 소통

을 가로막아 유능한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3.0의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

용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중앙, 중앙-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기

초자치단체간 서로의 업무가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결국에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게 하는 칸막이 현상을 없애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부서간 칸막이 현상이 상존하고 있어  장애요인으로 자

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모형의 구축과 아울러 정책대안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모형과 이에 대한 대안이 개발되면 지자체에서는 부서간, 기관간에 공유되는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수혜자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

노동부 등 각 부처의 업무와 관련되서 지자체의 해당 부서를 찾아가야 했다면 

지자체의 칸막이 현상이 없어지거나 완화된다면 각 지역의 대상 노인들의 특성

을 반영해 맞춤형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앙부처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를 거쳐 읍면동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깔때기 현상”과 

이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의 발생 그리고 정부 부처간, 중앙과 광역, 기초자치

단체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존재하는 칸막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

라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예산낭비와 기관간 의사소통의 단절,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편의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대안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칸막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다.

그간의 정부와 주민간의 관계는 정부중심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루

었다면 현재의 추세는 개방과 공유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 3.0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3.0의 추진전략 중 유능한 정부구현은 칸막이를 없애 부서간･기관간 연



계협력과 협업을 강조하며  정부와 시민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까지를 포

함하며, 또한 공개, 공유,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을 지향하는 정부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기관 내부 부서간의 칸막이 실태, 구체적으로 정보 공유와 공

동의사결정, 복합민원 처리 등에서 나타나는 칸막이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기관 간의 칸막이 실태, 구체적으로 기관간의 의사소통 및 협업, 업무처

리상의 협력실태 등은 어떠한가?

셋째, 이러한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기관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서간 칸막이 

실태와 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간의 칸막이 현상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파악

하고 그에 대한 이를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방의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지자체의 

칸막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기본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칸막이 현상을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지방자

치단체 내의 칸막이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주체(대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본청내부 부서

간의 칸막이와 본청과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간의 칸막이 실태를 

파악하고 계층(방향)을 중심으로는 수평적 칸막이와 수직적 칸막이를 중심으로 

실태파악 및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의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칸막이 현상을 정보공유, 

공동의사결정, 협력, 복합민원처리, 업무처리 및 대응, 협업, 업무처리 협력 구조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흐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의 원인 

및 처방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실제 일선행정기관인 자치단체

에서 나타나는 칸막이 현상들이고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은 미시적 수준

(micro level)에서 칸막이 현상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행태와 인식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며 

계층적 층화추출 방법을 통해 설문대상 표본을 확정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칸막이 현상이란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거나 권한이 제대로 이양되

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로 인해 부처간 업무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처 및 사업간 중복, 예산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인한 사각지

대의 발생과 중복 수혜, 공무원의 부정 및 횡령 등 재정 누수현상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여성 사회학자 레베카 코스타는 현대문명의 몰락가능성을 얘기하며 사회발전

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사일로(Silo)식 사고’를 꼽았는데, 사일로는 곡식을 

저장해두는 원통형 구조물로 조직 장벽과 부처 이기주의를 의미한다.

경영학에서는 조직이 커지면서 사업별 책임 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서별 이기주의를 ‘사일로 현상(silo effect)’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윤을 독

점하려는 부서별 목표 때문에 조직 전체 시너지는 물론 정보 공유조차 어려워지

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의미이다.

과거엔 개별 조직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울수록 내부경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낸다는 명제가 인정되었으나 개별 분야에서 전문성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서로 다른 기술을 합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융･복합 시대

로, 창조 역시 수많은 아이디어를 누가 새롭고 창조적으로 조합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는 조직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칸막이 현상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칸막이 현상은 할거주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게 함. 부처 간의 장막은 대화와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이는 자신이 속한 부처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상호협력의 문화를 안착시키지 못하게 함. 현재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다양한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데,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타 부처와의 공조를 꺼리게 되

고, 예산배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경쟁의 문화만을 양산하게 하는 등 유

연한 조직의 결성을 어렵게 한다.

한정된 전문성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보이지 않

는 장벽에 의해서 관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만 전문화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처능력을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대로 방치하게 됨으로서 많은 손실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전체의 소통을 방해하여 목적 달성을 방해함. 각 조직의 업

무는 조직의 전체 목적을 위해서 타 부처간 상호 조정과 배려,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부처 간 보이지 않는 벽이 없어짐으로써 업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서 자유로운 대화나 토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따라서 

“칸막이 없는 행정”이란 조직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간의 상호작

용을 방해하는 무언의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조직상호간의 협

업을 증진시켜 “협업하는 행정”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칸막이 없는 행정”과 “협업하는 행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이고, 이러한 정의를 좀 더 넓게 적용해 본다면 한 기관내의 부처들만이 아닌 타 

기관들 간의 행정에도 적용해 봄으로써 타 기관들 간의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칸막이 없는 행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정부의 행정기관별로 단

절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여 통합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 대응효과

를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즉, 중앙정부의 부처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독립적으로 축적 및 관리하는 정보를 연계하여 공유함으로써 특정의 행정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부처간 칸막이 현상’이란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거나 권한이 

제대로 이양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로 인해 부처간 업무 조율이 제대

로 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폐해는 비단 사회복지분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나, 특

히, 기초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부처의 각종 복지지원의 집중과 중복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의료급

여, 교육급여 등이 지급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다양한 부처가 주관하

는 다양한 복지사업은 차상위 계층을 수급대상으로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

에도 기초보장 수급자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자보다 차상위

계층 지원 후 소득이 더 작은 소득역전현상도 야기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안종범, 2011: 215-216).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재정자금의 투입에도 빈곤과 소득분배와 더불어 청년실

업문제 등의 고용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재정사업의 효과성 측면에

서도 복지 및 고용정책 사업의 총체적인 정책부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부처 간 총괄적 조정기능 미흡, 사업간 기능조정 내지 효과

성 제고 부족과 더불어 평가체제 부재로 인한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효과성 

제고, 사후관리체제가 부재하고 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점이 주요원

인이라 할 수 있다(안종범, 2011: 215-216).

결국,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은 법령과 제도가 각 부처에 기능별로 흩

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법령에 따라 정해진 범위를 넘으면 ‘월권’으로 지목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

료와 중앙 부처는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정책을 이해하고 대변하면서 정보와 정



책은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칸막이 현상의 폐해를 제거를 위해서는 부처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청와대, 기재부, 감사원 

등 소위 힘 있는 부서들이 가진 권한을 실무부서에 과감하게 이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상기의 칸막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그 원인을 알아야 그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면 기관간 또는 기관내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할거주의에

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관료제 행정조직의 여러 가지 병리현상 가운데 부처할거주의는 우리나라가 2

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행정개혁의 과제중 하나이다.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의 국정운영방식으로 인해 정부 전체의 팀워크를 중시하던 

이전의 행정행태와는 달리 부처의 자기 목소리 내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래에 각종 정책을 둘러싼 이견대립은 이전 정부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국가 각 분야의 이

익을 대변하는 정부부처가 각각 제목소리를 냄으로써 집단간 혹은 가치간 이익의 

배분이 정부내 공식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다 역동적으로 조정되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방향의 다원화의 진전과 함께 병리적 할거주의 현상이 급증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할거주의(sectionalism)는 조직이 복잡해지면 그 전체 

조직 중 부분집단에게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는데, 그 권한을 고집적으로 독점하

여 다른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다른 부서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러한 할거주의는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저해하는 폐해를 가진다. 따라

서 이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조직관리 차원에서 논하고 그러한 대책들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조직 혁신방안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부처할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은 새로운 업무를 자신의 부처에서 관장하려는 

영역다툼 또는 영토분쟁이다. 새로운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관계 부처간 영역다

툼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때로는 새로운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는 소극적 할

거주의도 있다. 가령, 재난 안전업무를 떠넘기기가 소극적 할거주의의 대표적 예

이다. 소극적 할거주의는 행정이 당면하는 문제의 발생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데 

비해, 행정조직의 권한과 책임은 세분화되어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과 

권한 및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할거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의 한 지역 혹은 한 집단의 한 파벌내에서

만 국한된 과잉충성(loyalty)이나 이익(interest)을 말한다. 따라서 할거주의 용어는 

어원적으로 집단이나 조직간의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어렵게 만드는 현상을 설

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할거주의는 사전적 의미로는 분석대상이 한 집단이나 조직에 국한되어진다. 

그러나 행정학에서는 부서, 즉 조직간의 관계에서 흔히 파악된다. 따라서 할거주

의는 부처, 혹은 기관간의 협조나 조정이 안되는 상태를 의미한다(이종범, 1986: 

192). 이러한 부서간의 비협조 상황은 흔히 발생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가시적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도 할거주의를 부처 사이의 관계만을 언급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할거주의는 각 부처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한 조직내의 다양한 

집단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안전행정부 내에서 여러 국들 사이에서 상

호 필요한 자료나 정보제공 등을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이다. 이처럼 할거주

의는 조직간 혹은 한 조직내 집단간 관계의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한 조직내의 집단간에는 할거주의가 나타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집단

간의 대립이 있어도 상관의 의견에 맞추어 집단들이 스스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 지역의 정부라고 보면, 여러 행정이 종합된 종합

행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부서간의 할거

주의가 중앙정부의 부처간 할거주의와 같은 현상처럼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나 분석은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다.

할거주의가 항상 발생하는지도 궁금해질 수 있다. 할거주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할거주의 현상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정책의제 채택과정이나 정책

의 결정과정･집행과정･평가과정에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비록 정책결정과

정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할거주의가 나타날 수 있

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할거주의

는 업무와 관련될 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할거주의가 부처간에 항상 고정적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처간에도 특정한 

업무에 관해서는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할거주의는 정책

이나 제도 혹은 법규의 결정 혹은 집행 등의 업무와 관련되는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상의 차원에서도 정의될 수 있다.



할거주의는 이분법에 의한 분절적 개념인가 아니면 연속적 성격의 개념인가도 

파악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협조 상태에 이르러야 할거주의 상태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할거주의

는 이분법적으로 개념화될 수 없을 것이다. 두 부서간의 완벽한 협조체제를 이

룬다면 할거주의는 없을 것이다. 극단적 비협조 관계로 간다면 할거주의는 무한

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할거주의, 비할거주의를 논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여기서는 부서간의 마찰이 타부서 혹은 상부의 명령이나 조정에 의해서 해결하

지 않고는 자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특히 이권이 개

입된 경우는 스스로 해결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권이 있는 경우는 할거주의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권의 개입이 없고 합리적인 주장이라 하더

라도 협상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즉 상대방의 합리적인 주장

을 거의 무시하고 자신의 합리성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것은 한국

에서 특히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고집이나 독선과도 

비슷하다.

가령,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 두 대안 A, B

가 있을 때, 계속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객관적으로 A가 보다 합리적

인 대안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B대안을 가진 부서가 끝까지 자신의 

합리성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고집에 불과한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나 고집의 대결은 구조화되고 제도

화 된다. 따라서 부서간의 대립구조는 제3자의 개입 없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합리적인 서구문화보다도 권위주의적인 문화인 우리나라에서 흔

히 나타난다. 특히 계서제적 구조인 관료제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할거주의는 문화적 속성이 강하게 내포된 개념이다.



첫째, 갈등이란 의사결정의 표준 메커니즘에 이상이 생겨 하나의 행동대안을 

선택하는데 곤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때(March & Simon, 1958: 112), 

할거주의는 부서간의 비협조로 합의된 결정을 하는데 곤란을 겪는 상황임으로 

이런 측면에서 양 개념은 유사하다.

둘째, 갈등도 조직내 집단간 혹은 조직간의 갈등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할거주

의와 유사하다.

셋째, 갈등은 흔히 상이한 가치가 상호 충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할거주의와 유사하다.

첫째, 갈등개념에는 조직내의 집단간 갈등, 조직간의 갈등 외에 개인적 갈등이 

포함되나(March & Simon, 1958: 113), 할거주의 개념에는 개인적인 갈등이 포함

되지 않는다. 할거주의 개념은 대립되는 2개의 독립적인 개체가 존재할 때 가능

하다.

둘째, 갈등의 개념은 두 개체간의 협상이나 연합 등 게임상황이 적용되나

(March & Simon, 1958: 132-135), 할거주의 개념에는 그러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

는다.

셋째, 갈등은 부서간의 협상이나 연합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으나, 할거주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거주의에서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해

서 해결될 때까지 갈등상태가 지속된다. 정리하면 할거주의는 구조화된 또는 제

도화된 갈등상태이다.

넷째, 갈등이 상이한 가치가 상호 충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할거주

의와 유사하다고 하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즉 할거주의에서는 동일한 

가치에 대해서도 상호 충돌할 수 있다. 이것은 가치의 소유에 있어서의 갈등을 



의미한다. 이권이 개입된 동일한 업무관할권의 쟁탈전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다섯째, 할거주의는 부서간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서 나

타나기 때문에 업무뿐만 아니라 비업무관계에서도 일어나는 갈등개념보다는 좁

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즉 부서간의 갈등관계가 모두 할거주의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논의한 할거주의를 통해 발현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칸막이 현상’이

라고 할 때 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할거주의는 부서간의 권력관계가 수평적일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각

각의 권력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의견의 접근이 어렵다. 반면에 권력관계가 

수직적일 때는 상부의 견해에 동조하기 때문에 의견의 대립이 지속적으로 나타

나기 어렵다.

둘째, 할거주의는 업무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부서간의 사적인 일에 관한 것은 

단순한 갈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적인 것과 부서간의 갈등은 할거주의가 아니다.

셋째, 할거주의는 이권이 개입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 

넷째, 할거주의는 조직과 조직간에 흔히 나타난다. 조직내 집단들은 조직의 장

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간 보다 할거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개인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관련 장관 사이의 대립은 장

관이라는 사람간의 대립이 아니라 조직의 대표간의 대립이다.



부처할거주의는 하위조직들이 자신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하위조직, 경

우에 따라서는 조직 전체에 대항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부처 내 

하나의 과나 국이 다른 과나 국에 대항하거나 또는 하나의 부처가 다른 부처에 

대항하는 것 등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부처할거주의는 다음과 같은 원

인에 의해 발생하고 심화된다.

부처할거주의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분업화와 전

문화에 있다. 분업화된 하위조직은 특유의 규범을 생성･발전시켜 조직 구성원의 

의식을 통일시키는데 이것은 자기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강화시킨

다. 한편 전문화된 업무의 담당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업무가 전체조직

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이 소속된 하위조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화시키게 된다(정정길, 1997: 437).

이처럼 분업화, 전문화에 기인한 부처할거주의는 같은 부처 내에서도 과단위

의 수준에서 보다는 국 단위의 수준에서 심하고, 부처 수준으로 가면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된다. 왜냐하면 대체로 정부는 과를 기본단위로 하여 운영되므로 조직

원들이 매일매일 접촉하는 기회가 크고 또 과장이 과원들과 호흡을 같이하기 때

문에 과 이하의 단위에서 생기는 할거주의는 그리 심하지 않으나, 국간의 골은 

상당히 깊고, 국 단위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할거주의보다 더욱 심한 것이 부처 

단위 수준의 할거주의이다. 그 이유는, 첫째, 행정조직의 부처수준으로 가면 동

일한 부처 내의 국･과 수준에서보다도 전체 최적화의 방법을 알기가 더욱 어려

워지기 때문이며, 둘째, 동일한 부처 내에서는 국･과 사이에 인사교류도 많고 또 

부처 내의 직원들 사이에 상호접촉의 기회도 많은데 비하여 부처들간에는 인사

교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간의 상호접촉의 기회도 적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행정부처는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들이 대표하고 지지하는 

대상집단이 있는데 이러한 집단들을 수혜집단이라 한다. 가령 산업자원부는 상

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농수산부는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

익을 대표하는데 이때 이들을 각 부처의 수혜집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혜집단은 행정부처의 정치적 지지세력이면서, 동시에 그 존립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들은 그들의 존립근거가 되는 이들 이해집단들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정부의 각종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대안들 중에서 자신의 부처에서 입안하고 지지하는 정책대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각 부처에서 대표하는 

수혜집단의 이익이 대립하게 될 때 정부의 부처간에 할거주의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부처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이 다른 부처에서 제안한 정책대안과 

다를 때 자기 부처가 제시한 정책대안이 정부의 최종정책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서 다른 부처의 정책대안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

치면서 부처들간에 의견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갈등이 부처할거주

의를 조장하고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2)

이처럼 행정부처들간에 수혜집단의 이익이 상충하여 발생하는 부처할거주의

는 사회분화가 크게 이루어진 사회일수록 그 정도가 심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

회의 분화가 크게 이루어진 사회일수록 그 사회에는 많은 숫자의 이익집단이 존

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익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익을 대변

하는 행정부처 정책대안의 성격 역시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 부처는 여러 정책대안에 대한 이견을 상호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종종 자기 부처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직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한다. 즉 

한 부처가 현재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능을 자기 부처 소관이 되도록 

옮겨 와야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처간에 관할

권 또는 영역권의 확장 경쟁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관할권 또는 영역권 확장 싸

움이 부처간의 할거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간의 업무에 대한 관할권 또는 영역권의 싸움은 승자의 경

우 부처의 예산과 인력의 확충을 수반하는데 비하여 패자의 경우에는 부처의 인

력감소와 예산감축을 반드시 감수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이러한 연유로 행정부처간의 할거주의는 더욱 심화된다.

첫째, 업무 설정에서의 할거주의는 유사한 업무가 상호 관련될 때 흔히 나타

난다. 예컨대 건교부와 서울시 간에, 교육부와 문체부간에, 안행부와 서울시간 

등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대상업무 선정과 관련해서 대상업무가 대

부분 이권개입이 가능한 허가 단속업무일 때 특히 칸막이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칸막이 현상의 병리적 영향이 큰 경우이다.

둘째, 업무 관할권을 놓고 부처간 불협화음이 아니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의

견대립 및 알력을 의미하는 칸막이 현상이다. 이는 보다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대립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셋째, 한 부서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 부서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자기부서의 이권을 위하여 정보를 은

폐시키거나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우 비협조적이다. 이러한 칸막이 유형

은 가령 국정원과 경찰청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수평적 할거주의는 조직 구조상 동일선상의 부서간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수직적 할거주의는 조직구조, 특히 계서제에서의 상위부서와 하위부서간에 나

타나는 할거주의 유형이다. 그러나 수직적 할거주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

렵다. 상하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부부서가 목숨걸고 제3자가 해결해 주

기까지 자신의 주장을 상부부서에 맞서 주장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이 두 가지 유형에서 수직적 할거주의는 수평적 할거주의보다 일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수직적 할거주의는 상위조직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기 쉽고 

수평적 할거주의에서는 관련 부서들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조정과정이 오래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할거주의로서 관련부서가 상호 일대일로 

대응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상기에서 기술한 정보에서의 할거주의와 같이 가령 안행부와 다수

의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에 타 부서간에는 관계가 없다.



이 유형은 3개 이상의 부서가 공통의 관련 업무를 놓고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

지 않는 유형의 할거주의를 의미한다. 가령,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 전

철 등 교통망 구축과 관련, 서울시와 사업주체인 건교부, 토지개발공사 사이의 

비용부담을 둘러싼 할거주의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조직의 의도유무에 따른 할거주의 유형은 소극적 할거주의와 적극적 할거주의

로 나눈다. 여기서 소극적･적극적이란 의미는 조직이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갖

고 타부서와 할거주의 상태를 갖는 것이다.

소극적 할거주의는 부서들이 각기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나 소극적으로 타부서

의 영역을 침범하여 자기부서의 이권획득을 목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단지 

자신의 합리적인 주장만을 할 뿐이다.

적극적 할거주의는 관계부서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계속 고집하나 그런 주

장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엄청난 이권이나 이해관계

가 숨이 있는 경우이다. 가령, 예전의 농수부와 보사부의 싸움은 식품가공에 대

한 허가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얼핏보면 농수산부가 식품가공업을 농수산 행정

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인 듯 보이나 그 이면에는 허가권 

행사의 막대한 이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보사부의 입장도 그 이권 때문에 농수산

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적극적 할거주의는 적극적

으로 할거주의 현상을 만드는 것이다. 



할거주의의 역기능적 측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할거주의는 

막대한 비용손실을 야기시킨다. 1979년 당시 내무부는 지방개발국을 신설하여 

도시정책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정책의 담당부서가 건교부와 내

무부로 이원화 되었다. 1979년~1980년에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42개 시와 50개 

읍에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건교부

가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법적효과를 갖지 못하였고, 그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건

교부는 단독으로 1983년에 장기기본계획의 수립에 착수한 사례가 있었다.

상기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었고 양 부서간에 협조

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둘째, 할거주의

는 정책의 비일관성을 초래하기 쉽다. 가령 예전에 어느 한 업자에 대한 농수산

부와 보건사회부 쌍방의 정책집행은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한 경우가 있었다. 셋

째, 할거주의는 초기에 공식적인 업무의 문제로 시작되었다가 감정 싸움으로 까

지 번져 다른 사소한 일에도 상호 협조를 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넷

째, 상기의 할거주의는 결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다섯째, 할거주의 유형 중 특히 적극적 할거주의는 역기능적 현상을 발생시키기 

쉽다. 이런 유형의 할거주의에서는 이권이 깊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할거주의는 국가적으로 큰 병폐이며 조직의 부정부패와도 연

결된다.

학습의 한 과정으로서 할거주의를 논할 수 있다. 최근에 전기사용료 인상문제



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가 팽팽히 대립한 적이 있다. 산자부는 과다한 

전기사용으로 절대 전기량의 부족을 인식, 사용료의 인상 불가피성을 주장하였

으나 기획재정부는 그것이 물가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이 사

례에서 양 부처의 주장은 각각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전기 사용료의 인상으로 인한 소비억제와 또한 전기 사용료의 인상 억제로 인한 

물가 상승의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불가피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립은 

파행적 대립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양 부처간의 의견갈등이 없이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혹은 협조적으로 결정되어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가 야기된다면 양 부처간에 일사천리의 협조로 이루어진 

정책결정은 결과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부처간의 의견대립은 반드시 나쁜 현

상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서 정책집행의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할 기회를 높여 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할거주의의 순기능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이라는 것이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부서간의 의견대립이 비록 학습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정이

라 하더라도 할거주의의 개념정의상 부서간의 의견대립이 제3자의 개입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처음에는 건전한 비판으로 인해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각각의 주장이 고집으로 변해 합의가 지연되고 결국 문제

가 해결 안된 채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의 지체로 사회적 비용은 

점점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한계적이라는 말은 겉보기에 아무리 학습을 

위한 건전한 대립으로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이권이 개입되었다면 그런 토의는 

부패를 제도화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이렇게 볼 때 할거주의의 순기능적 측면은 초기에는 순기능이 나타나도 결국 

역기능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되도록 신속하게 제3자의 개입이 이루어져 

합의가 나타날 때 역기능적 결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시간 : t1 (발생초기) -----------------------------> t2(제3자의 개입직전)

할거주의의 결과 : 순기능적 측면, 역기능적 측면.

실제 조직의 위기관리 실행 컨설팅시 “이 기업 조직내부에서는 어떻게 위기 

상황 파악과 보고 그리고 의사결정 및 실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하는 프로세

스를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된다.

위기 발생시 목격되는 기업들의 대표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가장 불완전한데, 각각의 부서들간에 다른 곳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CEO는 모든 부서의 보고



를 받아 전체적인 상황을 그림 그리는 반면, 부서들끼리는 서로 우리가 어디까

지 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지 큰 그림이 없다.

위기시 가장 흔한 시스템으로 일부 관련 부서들끼리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업

데이트하지만, 보고들에 있어서는 취합이나 통합적 분석 없이 각 그룹별로 CEO

에게 진행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CEO는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나, 실행이나 

전반적인 업데이트에 있어서 구멍이 날 확률들이 높다.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간혹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외국기업들이 눈에 

띤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평소 부서간 Silo가 전혀 없고, 대화와 토론을 즐기는 

문화에서 가능하다. 

CEO가 의사결정과 상황 분석에 있어 어느 정도 실무그룹에게 임파워먼트를 

주고 있기도 한다. 사내 위기관리팀의 구성과 훈련이 잘되어 있고, 상황 파악과 

공유도 빠르고 구멍이 없거나 적다. 모두가 큰 그림을 적절히 공유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위기관리매니저(Crisis Manager)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위

기관리매니저는 사내에서 임파워먼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위임원이 가장 적절

하다고 볼 수 있다.  각 부서들의 헤게모니 충돌과 사일로 신드롬을 대부분 해결 

가능하고 대응 활동들의 조정과 결정 역할을 CEO를 대신해 해 줄 수 있는 트레

이닝 받은 임원이 가장 이상적이며 해당 위기상황과 현재 대응 수준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매니저이며, 이 때문에 CEO가 의지하게 된다.



지방경영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

영방식을 접목시킴으로써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가운

데 코피티션은 글로벌 경쟁환경하에서 기업이 내부자원이나 독자능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경쟁상대와도 제휴 협력함으로써 파이를 크게 하

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전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의 코피티션 전략은 오늘날 부존자원과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

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성공적인 지방경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타지역과 소모적 파당경쟁을 지

양하고 지역간 분업보완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중복투자를 최소화

하면서 지역간 공동 확대균형을 모색하는 윈윈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피니션이란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on)의 합성어로서 기업들이 각

자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과 특정사업 및 업무분야에 걸쳐 협력관계를 맺고 이를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제휴전략(경쟁속의 

협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권영철, 1994; 오상봉 외, 2000).

코피티션의 문제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조망한다면 게임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

을 수 있는데, 각자의 이기적 이득만을 목표로 무차별 경쟁을 추구할 경우, 경쟁

자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효율성

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략적 제휴와도 유사한 개념이나 전략적 제휴는 반드시 직접 경쟁상대



가 아닌 별도의 시장을 가지는 이종 기업 간에도 보완적인 공동이득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활용되는 반면 코피티션은 같은 시장을 상대하는 직접적 경쟁자끼리의 

협력문제라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넓게 봤을 때, 간접적으로나마 서로 경쟁상태에 있지 않은 기업은 없

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코피티션 전략이 대두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볼 수 있는데,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급속히 개방화, 범세계화되면서 국가와 지역, 사업 영

역을 막론하고 전면적인 무한경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내부자원이나 독자능력만으로는 경쟁환경 변화에 탄

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

로운 경영전략을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일정한 파이를 놓고 타사와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쟁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원･기술･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파이 

전체의 크기를 크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장기적인 자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는 사고방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파이를 만들 때는 협력, 그 파이를 나눌 때는 경쟁관계에 있게 되는 

이른바 코피티션 경영전략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김광전, 1996).

코피티션을 통해서 각 조직은 개발위험의 분산 및 R&D 비용 공유, 규모의 경

제 실현을 위한 설비의 결합, 대규모 소요자본의 축적, 단독수행이 불가능한 사

업의 수행, 보완적 기술에의 접근, 새로운 기술학습, 생산비용 및 시간의 단축 등

을 기대할 수 있다.

산업간 경계 자체가 무너지는 초경쟁상황 하에서는 기술, 지식의 공유가 필요

하므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이들은 더 이상 위협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사

업구조를 형성할 동반자인 것이며  제로섬 게임이 아닌 참여자 모두 윈윈하는 

플러스섬 게임을 만들어나갈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코피티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각 조직이 독자적인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직과 힘을 합한다는 점으로, 제휴 기업의 모든 사업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일부 업무 영역만이 협력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코피티션은 전 사업분야에 걸쳐서 한쪽 기업의 주체성이 완전

히 소멸되는 인수･합병과는 구별된다.

또한 책임의 공유를 코피티션의 또 다른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 제휴기업간

에 자원･생산기술･연구개발･판로 등을 공유하는 동시에 업무협력으로부터 초래

되는 위험과 성과도 분담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과거에는 주로 합작 투자 등의 지분참여를 통한 장기적 협력관계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조달, 서비스 등의 핵심분

야를 포함한 다양한 업무분야에 걸친 단기적 협력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일부분야에 국한된 단일제휴에서 탈피하여 여러 분야에 걸친 포

괄적, 총체적 네크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개인)이기주의는 에고이즘이며, 집단 이기주의는 Collective egoism이라 한다. 

참고로 ‘쇼비니즘’은 애국주의에서 비롯된 집단 이기주의를 뜻하고 이들은 모두 

하나의 사회 현상을 말한다.

이기심(이기주의)은 개인이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여 공공 또는 타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위에 두는 마음을 의미하며, 집단 이기주의는 이기심

에 의한 현상으로써, 특정 집단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 정책 등에 과도한 영

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일로효과(Organizational Silos Effect)는 조직의 장벽과 부서 이기주의를 의미

하는 경영학 용어이다. 이는 곡식을 저장해두는 굴뚝 모양의 창고인 사일로(silo)

처럼, 조직의 부서들이 서로 다른 부서와 담을 쌓고 내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



상을 빗댄 것이다.

상기의 개념이 부각된 이유는 사일로 효과는 조직의 소통을 막고 효율성을 낮

추는 조직 운영의 적으로 여겨지고 있어 기업 및 기관들은 사일로를 없애기 위

해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성과주의가 심화되면서 부서 간 지나친 경쟁 심

리가 조직 이기주의라는 문화적 병리 현상을 유발하고 있어 사일로 현상을 더욱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코피티션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과 협력의 경계가 정확해야 

한다.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 역량을 파악해 상대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부분, 도움을 받을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협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차후 경쟁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협력 

분야를 이끌어냄으로써 코피티션의 이익이 극대화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간 연

계 여부 및 구조를 파악해 경쟁 기업의 기반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사업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하다.

성공적인 코피티션을 위한 전략적 추진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타당성 및 전략

적 이슈분석 단계로, 각 기관들이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공통분모를 우선적으로 도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코피티션의 위험 및 혜택의 평가 단계로, 이는 최선의 대안, 위험 평가, 

시장 점유 및 향후 전말, 서비스 및 시장의 위험성 등을 평가하여 전략을 수립하

는 것이다.

효과적인 대안이 없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위험이 있을 때에는 코피

티션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며 작은 분야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 

단계에 따라 협력관계를 확대하여야 한다.

기관 간 코피티션을 통하여 현재의 효율성이나 비용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협



력을 체결할 이유가 없으며, 향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대비책도 수립해야 하

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위

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코피티션 전략은 유리할 수 있다.

셋째, 최적의 파트너 선정 단계로. 코피티션 전략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은 우선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대방 기관의 하드웨어

적 측면, 소프트웨어적 측면 및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때에는 코피티션 전략의 목적이 두 기관 간의 사업관계를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한 것이든 다른 기관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든 파트

너와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

요할 것이다.

파트너 선정기준의 핵심적 요소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일치성, 전략성 보완성, 

협력의지 등의 3Cs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문화적 일치란 전략적 양립 가능성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을 뜻하

며, 전략적 보완성은 제휴선간의 보유자원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각자의 약점을 상대방의 강점으로 상쇄하는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코피티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력의지란 제휴 당사자가 함께 충분한 공동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공동보

조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은 코피티션 전략의 수립단계로, 코피티션의 동기, 관련 조직 및 관리계

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코피

티션을 결정하게 되었는지가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다.

먼저, 전략적 동기는 무엇보다 산업의 환경변화에 의해 기존의 시스템만으로

는 운영에 한계가 있어 기관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제도약 내지는 성장하기 

위한 동기이며, 재무적 동기는 안정정인 재무성과로 중복투자의 회피와 합작투

자를 통한 위험의 공유 등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제적 동기는 초과 공급과 과다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해당 시장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것이며 운영적 동기는 기술 혹은 노하우의 교환을 통해 시너지를 도모



하기 위한 것이며, 마케팅 동기는 보다 높은 수준과 맞춤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

객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요소이다.

각 기관은 이러한 코피티션의 동기에 따라 그에 적합한 조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 간의 코피티션이냐, 산업 내의 코피티션이냐에 따라 실행전략

이 달라 질 수 있는데, 먼저 산업 간 코피티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여건과 

산업환경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가진 핵심 산업군을 선택하여 특화

하고 여타 산업은 분업전략을 통해 타지역에 과감히 양보함으로써 경제의 비효

율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지역간 장기적인 공동이득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성

공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간 코피티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 지

역과 제휴상대 지역의 산업여건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전략적 위치를 찾는 단

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산업간 분업구도를 구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는 동일 산업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역할분담과 기능을 달리함으로써 산업내 

협력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결합이득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내 코피티션은 기업의 경우 동종업종 간의 제휴와 동일한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동종 기업 간에 코피티션이 활발하게 진

행되는 가장 큰 목적은 연구, 조달, 생산, 판대 등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각자의 판매망을 연계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산업을 완전 차별화하여 산업간 분업체계를 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 공동전략을 통하여 중복투자와 업무중복을 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예컨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을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공동

으로 이용하거나, 각 지역의 관광상품을 결합하여 광역 관광상품 패키지를 개발

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 또는 광역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산업의 

육성을 기능별로 나누어 공동 추진하는 방안,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가 큰 



서비스를 지역적으로 연합하여 공동 제공하는 방안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

려해 볼만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코피티션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지역 간 긴밀한 공조체제와 지속적인 지역협력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일로는 조직 부서들이 서로 다른 부서와 담을 쌓고 내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곡식 및 사료를 저장해두는 굴뚝 모양의 창고인 사일로(silo)

에 빗대어 조직 장벽과 부서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경영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일로 효과는 조직의 소통을 막고 효율성을 낮추는 조직 운영의 적으로 여겨

지고 있어 기업 및 기관들은 사일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성과주의가 심화되면서 부서 간 지나친 경쟁 심리가 조직 이기주의라는 문화적 

병리 현상을 유발하고 있어 사일로 현상을 더욱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다.



브랜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데이비드 아커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

해 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로 ‘사일로’를 꼽았다.

GM, HP, 유니레버, 도시바, 삼성 등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사일로를 보

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일로가 강해질수록 브랜드의 정체성이 훼손되며 마케

팅 효과도 떨어지고, 조직 내 자원분배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며 조직 간 전략

과 전술도 충돌하게 된다.

이럴수록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벽 없는 조직’을 강조했던 GE의 잭 웰

치의 말처럼 리더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성과주의와 함께 ‘공

통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모여 고객

과 시장을 고민하는 ‘VIP센터(Value Innovation Program Center)’를 만들어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벽 없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리더

야말로 급변하는 시대에 조직에 활력을 불어놓고 창조성을 키우는 필요한 인재

라 할 수 있다.

부서 또는 조직단위로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IT 인프라 및 자체 솔루션을 구



축해서 사용하다보면 각 부서, 사업단위나, 브랜치별로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을 사일로(Silo)현상, 사일로화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서/조직간 표준화가 어렵고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처

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업들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 시스템 부문의 경우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가상화

(Virtualization), 클라우드 등의 형태로 통합하고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가 보다 

양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여 사일로 현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IT조직의 역할은 단순히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능, 관리

를 하던 역할에서 확장되어 ‘지원이 아닌 가치창조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

라 할 수 있다.

야구를 비유로 한 칸막이 현상을 보면, 고교 야구선수 중 최고의 타자인 A와 

B. 청룡기 대회에서 A선수는 3할 4푼, B선수는 3할 3푼의 타율을 기록했고 이어 

개최된 봉황기 대회에서 A는 3할 5푼, B는 3할 4푼의 타율을 기록했다. 두 경기 

모두 A의 타율이 높았지만 대학 스카우터들이 2개 대회 타율을 합산한 결과, 예

상과는 달리 2개 대회 타율이 낮았던 B선수의 타율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위 타율에서는 타석수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양 선수의 타석수가 어떻

게 되느냐에 따라서 B선수의 합산 타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며, 결국 개별 대

회의 성적 합계가 전체 성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조직에서의 칸막이 현상을 보면 조직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

는데, 직원 모두가 본인 부서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이 조직 전체

에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령 카드회사에서 영업팀은 실적 달성을 

위해 카드발행을 최대한 늘리려 애쓴다. 반면 심사팀의 목표는 가능한 한 고객

심사를 엄격히 해 카드 연체율을 줄이는 것인데 영업팀이 공격적인 영업정책을 



통해 카드 발행을 늘리면, 어쩔 수 없이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고 심사팀은 불리

한 평가를 받게 되며, 반대로 심사를 엄격히 하게 되면 영업팀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례로는 냉전 시대였던 1962년, 미국과 소련은 치열하게 우주개발 경쟁

을 벌이고 있었다. 소련은 최초의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지만, 미국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 내부에서 책임을 다른 부서

로 떠넘기는 이른바 사일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케네디 대통령은 “10년 안에 

우리는 인간을 달에 보내고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시킬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표방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사의 모든 부서는 타 부서와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미국은 최초로 달에 인간을 보낸 국가가 되

었다.

조직의 사일로 문제를 한 번에 시원하게 해결할 방안은 없지만 사일로 현상 

발생 원인을 찾고 해결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조직 리더의 책임인 것은 분명

하다. 

조직 내 사일로 현상은 급속한 사업 확장에 따른 조직의 거대화나 커뮤니케이

션 부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화되는 업

무 내용이 타 부서에 대한 관심 자체를 떨어뜨리는 점도 사일로 현상을 발생시

키는 요인이다.

최근 들어 성과주의가 심화되면서 부서간 지나친 경쟁 심리도 조직 이기주의

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사일로 문제의 해결은 현대 경영학의 큰 숙제로 해결안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

안 중 하나가 서로의 성과지표를 공유하는 것이다. 위 카드 회사의 예에서 영업

팀의 성과지표를 영업실적 70%로 맞춰 연체율 30%를 반영하고, 심사팀의 성과

지표는 이와 반대로 정하면 영업실적에만 목매달던 영업직원들이 연체율까지 자

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조직 전체에게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 또한 가능한데, 시가총액 기준으

로 카드회사 중 5위인 이 카드회사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전 부서에게 보너스

를 지급하는 것이다.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은 법령과 제도가 각 부처에 기능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

에 일어나며, 법령에 따라 정해진 범위를 넘으면 ‘월권’으로 지목받을 수 있다는 

것이 칸막이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료와 중앙 부처는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정책을 이해하

고 대변하면서 정보와 정책은 공유하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하며 테스크

포스(TF) 시스템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섰지만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정부

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사례가 많았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문화를 없애고 경쟁을 통해 계급 

중심의 공직체계를 바꾸겠다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정부 부처의 결재문서를 그대로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임기 내내 '칸막이 제거'를 강조했고, 심지어 대통령 취임 초

기 비서관실 내부는 물론 비서관실 사이의 칸막이도 없애는 시도를 하였다.

이 같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처간 칸막이 현상은 고질적인 병

폐로 남아 있으며, 특히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소위 힘 있

는 부처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 기득권, 정보를 공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

에 이들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우 갈등을 조정할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그들의 칸

막이 행정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 LH공사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변 24개 택지지구의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를 어느 기관이 부담할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방음시설 설치

를 차일 피일 미루다 결국 주민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이 문제는 2년여가 지

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국토교통부가 갈등조정에 나선 후에야 해결된  바 있

는데 LH공사와 도로공사는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동일 부처 산하 

공공기관임에도 갈등사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이 ‘기관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공기관과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시스템이 없어 갈등해소에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난 바 있다.

중앙부처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

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갈등의 경우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

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국가의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갈등을 자주 겪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해 줄 시스템이 부재하며, ‘공공기

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도 중앙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사안

에 대해 관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한편, 현재 박근혜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 정부 협업시스템 활성화, 

행정정보 공개 대폭 확대, 시민･대학･연구소･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협업 확대 

등으로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박

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각 부처가 서로 겹치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다른 부처와 양해각서

(MOU)를 맺는 것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척하는 시늉을 내는 일로 마무리하고 

있으며 부처들끼리 평소에 서로 도와서 처리해야 할 일을 무슨 큰 사업이나 새

로 하는 중요한 사업처럼 거창하게 협약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발전과 공익을 위해 공무원 조직이 당연히 협력해야 할 일을 부처 간 형

식적인 양해 각서로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도 관련 부서 간 소통 부재가 불러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황금같은 ‘구조시간’을 어영부영 낭비한 것은 부서 간 심한 ‘칸막이’ 탓

이었다.

또 부처 협업체제인 TF가 꾸려지더라도 조직과 예산권을 가진 부서가 주도권

을 갖게 되면서 정책이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칸막이 현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정보 개방과 공유가 부처 간은 물론이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걸쳐 미흡한 

걸로 지적된바 있으며,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자신들

의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는 건 꺼리면서 다른 기관 정보는 요구하는 이기적 

행태가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잘 나타내는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지난 4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로, 사고가 발생한 뒤 탑승자･구조자･사망자 수 등 기초적인 사고 관련 집계가 

계속 뒤바뀐 이유 역시, 정부 부처 간 혼선 때문이었으며, ‘나홀로’ 위기 대응체

계는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부 기관 간 엇박자를 낸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해상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와 기관들 간에 

최소한의 정보 공유시스템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과거 서해 훼리호 침

몰 사고(1993년)나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등을 통해 해양 재난에 대한 위기

관리 체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온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항적도를 두고도 해양경찰과 해수부는 서로 다른 내용

을 발표했고, 구조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경과발표가 달리 이루어진 경우가 수차

례였으며, 안행부와 해수부가 탑승자와 구조자 등 공식 인원 통계를 하루에도 

수차례 변경한 것도 정보 공유체계가 없어 발생한 일이다.

실시간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 침몰 등 

해양사고를 비롯해 구제 및 방제 등은 부처 간에 팩스와 전화 등을 통해서만 정

보 교환이 이뤄지고 있고, 현재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분야는 선박자동식별시스

템(AIS)･해적선 추적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ISP)는 빨라야 오는 2018년에야 구축될 전망으로, 지금 

당장 또 다른 해양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공동 대응이 불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인데 이는 바로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된 후 불과 12년 만

에 전 국민을 포괄하게 됐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안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 피하고 싶은 대

표적 문제는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으로 보험 혜택만 전 국민을 포괄할 뿐, 보

험료는 소득이 있는 국민 중 일부만 부담할 뿐 아니라 ‘경제력에 따른 부담’이라

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가 1300여만명에 불과한데, 최저임금 이상 

근로소득자 중 피부양자로 전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거나 지역가입자로 등록한 

이가 400여만명에 이르고, 또한 지역가입세대의 56%인 443만세대는 소득 자료

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

더구나 이런 허점을 이용해 별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은 다른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

이 있다는 것이 사회보험공단에 파악돼 그간 피해오던 건강보험료까지 새로 내

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건강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험 전체의 사각지대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이 문제가 국내 경제 내 전근대적 부문이 광범위해 소득 파악 정도가 낮

기 때문이라면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난제가 될 것이나, 우리 경

제는 지역가입세대의 절반 이상이 소득 자료가 없을 정도의 후진성은 오래전에 

넘어섰다.

빠져나간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소득 자료는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고, 건강보

험공단이 이를 활용하지 못할 뿐인 것이다.

현재 일정소득 이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구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근로자가 그렇게 분류될 수 있도록 흔히 소득을 낮

춰 보고한다.

그러니 상당수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는 장부처리를 통해 사회보험 행정으



로부터 숨어버렸거나, 굳이 위장하지 않더라도 제도의 허점 때문에 사회보험에 

드러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되고 이들 중 70% 이상은 소득 5분위 이상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정부기관의 칸막이 행정으로, 국세청이 이미 존재하는 한, 

사회보험 공단이 국세청 수준의 조사 인프라를 별도로 갖추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제공해야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나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자료협조 요

청에 대해 국세청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업자들이 소득자료 제출을 

기피해 국세청 업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해 왔다.

건강보험 때문에 사각지대가 축소되질 않으니 고용보험이나 연금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이 이미 전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

정투입 보다는 칸막이를 초월해 조율할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앙부처 간에, 또는 정부와 기업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들에게 정부 정책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데,  

일례로 올해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연비 측정 기준과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먼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정부와 자동차 업계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

갈리는 사례로,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를 살 때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도입을 주장하고 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정부 부처 간에도 제도 도입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환경부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



원부는 징벌적 규제라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3개 부처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공동 용역을 맡겨 실효성을 연구한 결과(중

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부담금 대상 차량

을 점차 늘려가는 식으로 조정하되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부 산하 산업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적고 국산차 피해만 커진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조장자’가 

되고 있으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한 목소리로 정

책을 추진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가 극명히 드러난 사례는 자동차 연비 측정 문제로, 부

처 이기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는 같은 차종에 대한 연비 측정 결과를 다르게 발표했는

데, 먼저 국토부는 이들 차량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산업부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합하다고 밝혔다.

두 부처 간 대립으로 결국 공동으로 2차 검증까지 나섰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

았고 국토부와 산업부는 시종일관 부적합과 적합을 두고 맞서고 있다.



부처 이기주의는 역대 정부마다 경계 대상 1호로 지목돼 왔고 현정부 역시 언

급한대로 출범 초기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았

지만 이렇게 부처 이기주의 타파는 공염불이 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의 업무 단절과 의사소통 부재도 문제이다.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만들면 이 정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데, 많은 경우 부처에서는 지자체와 의사소통 없이 실제 집행 현장의 현실을 잘 

모른 채 추진이 어려운 정책을 만들고, 이는 결국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왜곡되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은 지난 10여년 간의 지속적인 혁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능적 분

업구조와 계서적 권위구조를 주요 골간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구조

는 민원행정의 복잡한 절차, 서류의 과다 중복요구, 그리고 처리기관의 다원성

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궁극적으로 처리의 지연으로 나타나고, 민원인에게 불

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민원행정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있고,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는 복합민원행정에서 특히 심각

한 상황이다.

그 간의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방식은 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한 다

음 처리부서로 이송,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

행되어 왔다.

그러나 각종 신고 및 인･허가 등의 민원 업무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민원인들은 관련 처리부서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읍면동에 방문한 후 시청에 다시 

가거나, 소관부서 떠넘기기식 업무처리로 실과를 재방문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절차로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해묵은 민원의 대부분은 부서 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료제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는 할거주의와 결합, 심각한 문



제로 이어지고 있다.

조직원들이 자기 부서, 자기 팀만 고려하는 경향은, 단순 민원에서는 크게 상

관없지만,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은 부서별로 문서를 주고받는 데만 몇 달

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중앙행정보다 지방행정서비스가 개선될 때 보다 

직접적으로 향상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

정부가 독자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행정은 지역행정이며, 자치행정이라는 점에서 각 지역적 특성과 행

정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주민은 가장 중요한 정책대상 집단일 뿐 아니라 주민

의 참여를 주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은 참여행정이며 대화행정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칸막이 

해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지방행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더구나 모바일, SNS 등의 발달로 문제

해결에 주민들의 집단지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감

안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서비스는 중앙정부의 그것에 비해 보다 더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많으므로, 단지 공공기관 간의 편의성 및 효

율성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서비스 대상자인 주민의 편의성 역시 증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여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

인이 1회만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내 읍면동과 사업소를 포함해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을 민원실에 이송, 접수한 후 해당 민원의 처리부서로 조정해 

주는 등 접점단계부터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활한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민원만족도와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

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사업지 주민들과의 갈등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개발 추진부서와 사업관련 주변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히는

데 내부 부서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현재 포항시의 행정은 부서간 칸막이로 인한 소통 부재로 ‘포항 도심

숲 사업’ 당시 한차례 진통을 겪었으나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도로 개설 

공사에서 또 다시 되풀이 된 바 있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 천마산 숲길은 하루 수백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숲길은 3.3㎞로, 소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어 한 여름에도 태양을 피해 등산

이 가능해, 이런 이유 등으로 시는 지난 2012년 말 예산을 들여 운동기구를 설치

하고, 등산객들이 쉴 수 있는 정자도 건축하였다.

하지만 이 숲길은 영일만 4일반산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곧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 도로가 개통되면 천마산 숲길은 끊기게 돼 이 사업으로 가장 먼

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었다.

또한 이 문제는 부서 간 갈등으로 불거졌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 도

시계획과와 등산로를 관리하는 도시녹지과의 갈등이다.

도로 개설 부서에서 산은 잘라놓고, 뒤처리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서 

생긴 불만이 원인이었고, 도시녹지과는 주변 민원을 감안해 설계 단계 때부터 

육교 등이 논의 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준공 후 민원 떠넘기기식 관행도 불만으로 제기되었고 조사에 따르

면 남구 이동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 등 산을 절개해 개설된 도로 대부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뿐만 아니라, 육교 건설을 위해서는 6~7년치 등산로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모아야 육교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정도의 고비용 사업인데, 결국 부서 간 

높은 장벽이 소통을 가로막아 갈등을 만든 것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힌편, 내부교류상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문제는 세월호 참사로 ‘슬픔의 도

시’로 변한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단원고등학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

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세월호 피해 지역인 안산시와 단원고 지원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특별지구 지정, 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복합레저시설) 유치, 정신건강 

종합 힐링센터 건립(87억),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200억),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201억),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146억), 철도건설

사업 지하화 및 조기 착공(267억) 등 7개항을 마련,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국비지원 건의 정책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치유 및 재발방지정

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을 끼워 넣는 등 정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으로 선정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은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

원사업(201억)으로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로 전환하고, 안산공고를 마이스터고

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교육정책의 경우 학벌주의와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폐해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고, 이들 입시 명문고에 실패한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을 패배주의자로 전락시키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에서 명문고 육

성만 추진하는 것은 본질적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7개 국비지원사업을 심사숙고해서 시

민적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교육청이 칸막이 행정에서 탈피해 상호 협력하

는 융합행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따른 통합적 지원대책과 정책을 개발해 중앙정

부에 적극 건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간 칸막이 현상을 놓고 중앙정부의 부처들간의 할거주의에 초점

이 맞춰져 왔음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했던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칸막이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에서 있어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수직적 칸

막이 현상은 나타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수평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고 일부 문항을 통해 상하위 부서간의 칸막이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존재하는 부서간 칸막이 현상의 분석

에 초점을 두어,  정보공유, 공동의사결정, 부서간 협력, 복합민원처리, 내부교류 

등을 살펴보고 상하위 부서간 의사소통 문항을 통해 상하위부서간 칸막이 현상

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중앙부처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간 칸막이 현상이 나타

날 가능성이 의외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종합

행정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정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관간의 칸막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치단체 본청과 소속기

관 간의 칸막이 실태와 더불어 기초-광역 간의 칸막이 실태도 같이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관간 칸막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관간의 의사

소통, 협업, 신속한 업무처리, 자료제공의 적시성, 기관 간 이해 및 제도개선 노

력 반영여부, 복합민원 처리, 업무협조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칸막이 현상 유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업무(기능), 조직구조, 반응부서 



수, 조직의 의도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측면의 분석

보다는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즉 지방자치

단체의 칸막이 현상의 특성과 직결된 핵심적 요인들을 도출･분석하는 가설형성 

방식을 택하였다. 

즉,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칸막이 현상은 운영적 측

면에서 정보공유상의 칸막이, 의사결정상의 칸막이가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

고, 기능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민원처리과정상의 칸막이와 내부교류 과정상의 

칸막이를 대표적으로 선택하였다. 

넷째, 상기의 칸막이 현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코피티션과 협력의 이론을 통해 그 

대안을 정치화 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 실태분석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진행하였다. 표본추출은 광역/기초별, 직급별, 

사업/지원부서별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를 감안해 비례 

할당하였으며 직급별, 부서별로 할당하였고 특히 자치단체내의 지원부서와 사업

부서를  3:7의 비율로 임의 할당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200명의 응답내용을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4년 9월 17일~ 9월 19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 표본현황은 다음과 같다.

조사 내용은 상대부서, 상대기관,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별 실현 가능성 및 향후 중요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100명,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00명이며, 자치단체 내 지원부서 30명, 사업부서 70명 실

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사업부서 70명 중 본청 35명, 사업소/직속기관 35명이 

조사되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135명, 기술직 65명으로 그 중 광역자치단체 행정직 56명, 

기술직 44명, 기초자치단체 행정직 79명, 기술직 21명이고, 직급별로는 5급 이상 

31명, 6급 이하 169명으로 그 중 광역자치단체 5급 이상 28명, 6급 이하 72명, 기

초자치단체 5급 이상 3명, 6급 이하 97명으로 나타났다.





상대부서는 해당 부서와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다는 응답이 75.0%로 원활하지 

않다 1.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소속 부서,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 직렬별, 직급별, 광역

자치단체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부서가 지원

부서보다 높고,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높고, 직급별로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높고,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소/직속기관, 본청, 지원부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부서는 해당 부서와의 공동의사결정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응답이 65.5%

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5.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 직렬별, 직급별, 광역자치단체별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높고, 

직급별로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높고,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소/직속기관, 지원

부서, 본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부서는 해당 부서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74.5%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4.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 직급별, 광역자치단체별로 유의수

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높고, 광역

자치단체는 사업소/직속기관, 지원부서, 본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부서는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다는 응답이 72.5%

로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4.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소속 부서,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 직렬별, 직급별, 광역

자치단체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부서가 지원

부서보다 높고,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높고, 직급별로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높고,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소/직속기관, 지원부서, 본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는 전반적으로 상대부서의 업무 처리 및 대응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4.5%

로 만족하지 않는다 5.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소속 부서,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 직렬별, 직급별, 광역

자치단체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부서가 지원

부서보다 높고,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높고, 직급별로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높고,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소/직속기관, 지원부서, 본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p < 0.05    ** p < 0.01







해당 부서는 타 부서와의 내부 교류(친목도모, 동아리 등)가 활발하다는 응답

이 55.5%로 활발하지 않다 1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와 광역자치단체별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업소/직속기관, 지원부서, 본청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해당 부서는 상위/하위부서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78.5%로 

잘 되고 있지 않다 3.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와 직급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는 사업소/직속기관이 본

청보다 높고, 직급별로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기관은 우리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응답이 73.3%로 원활하지 

않다 1.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자치단체, 소속 부서, 직렬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고, 사업부서가 지원

부서보다 높고,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기관은 우리 기관과의 협업이 활발하다는 응답이 67.5%로 활발하지 않다 

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자치단체와 소속 부서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고, 사업부서가 지원부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기관은 업무 처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는 응답이 

74.2%로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주지 않는다 1.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상대기관은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준다는 응답

이 72.5%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0.8%보다 매우 높

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소속 부서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

업부서가 지원부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기관은 정책 수립 시 우리 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준다는 응답이 

59.2%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않는다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자치단체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광

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기관은 우리 기관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다는 응답이 54.2%로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1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직급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5급 이

상이 6급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기관은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다는 응답이 61.7%

로 원활하지 않는다 5.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는 전반적으로 상대기관의 업무 협조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9.2%로 만족하

지 않는다 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 해소를 하기 위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1.5%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8.0%보다 높게 나타

났다.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 해소를 하기 위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의 

향후 중요도가 크다는 응답이 68.5%로 향후 중요도가 적다 5.5%보다 높게 나타

났다.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 해소를 하기 위하여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의 실

현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33.5%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18.0%보다 높게 나타

났다.

차이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와 광역자치단체별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소/직속기관, 지원부서, 본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 해소를 하기 위하여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의 향후 

중요도가 크다는 응답이 60.5%로 향후 중요도가 적다 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 해소를 하기 위하여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5.5%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1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별로 유의수준 0.05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고, 광역

자치단체 내 사업부서는 사업소/직속기관이 본청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 해소를 하기 위하여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향후 

중요도가 크다는 응답이 71.0%로 향후 중요도가 적다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직급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5급 이

상이 6급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 해소를 하기 위하여 협업모형(협업 매뉴얼) 개발의 실

현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39.0%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13.5%보다 높게 나타

났다.

차이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와 광역자치단체별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업소/직속기관, 지원부서, 본청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 해소를 하기 위하여 협업모형(협업 매뉴얼) 개발의 향후 

중요도가 크다는 응답이 60.0%로 향후 중요도가 적다 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업소/직속기관이 본청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 해소를 하기 위하여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의 실현 가능

성이 높다는 응답이 69.5%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자치단체와 직급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고, 직급별로 5급 이상이 6급 이

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 해소를 하기 위하여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의 향후 중요

도가 크다는 응답이 82.5%로 향후 중요도가 적다 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직급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5급 이

상이 6급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은 크게 대안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논의 

되고 있다. 중요도는 정책이 집행되어 초래할 정책 산출의 중요한 정도로 적합

성과 적절성을 의미한다. 적합성은 어떤 정책문제를 해결해 성취하고자 하는 가

치들 가운데 바람직한 혹은 실현 가능한 가치가 정책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정도

를 말하는 것으로 목표와 채택된 대안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적실성은 

정책대안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실현가능성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제약요인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실현가능성은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실현가능성

으로 나뉘어진다.

자치단체의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5개 대안 모두 향후 중요도가 

실현 가능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 실천이 이루어진

다면 어느 정도 칸막이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활성화와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같은 중요도 값을 보여 적합성

과 적절성 기준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 대안은 향후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과의 차

이가 가장 커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정보공유

를 통한 협업 활성화,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협업모형(협업매뉴얼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의 순으로 향후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collaboration)이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주체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호혜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

정을 말한다(신상영, 2004).

이러한 협업에 있어 참여자들은 필요한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등과 같은 자

원, 위험부담, 예상되는 편익 등을 공유하게 되며, 쌍방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

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약을 마련하게 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협업은 업무상



의 상호간 조정(coordination)을 위한 협의와 같은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상호작

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학자들이 제시한 협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협업을 조직간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는 견해이다. 조직간 협업은 조직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으며(Guo & Acar, 2005), 협업을 좀 더 효율

적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스스로 추구한 것이라기보다

는 때때로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외부에서 유도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Jang & 

Feiock, 2007).

둘째, 협업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견해로, 조직간 협업을 학자들과 전문가들

이 새로운 조직적･사회적 구조를 발생시키기 위해 조직이 소통하는 과정을 설명

하려 사용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다(Thomson et al., 2007).

이 경우 협업이 문제 또는 이슈의 다양한 측면에서 관계자들이 건설적으로 자

신들의 의견 차이를 연구하고, 개인의 범위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

는 과정을 의미한다(Violence Prevention Initiative, 2003).

협업은 자율적 혹은 준자율적 행위자들이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으로, 그들의 관계와 행동 양식, 혹은 그들을 둘러싼 이슈에 관한 결정을 지

배하는 규칙과 구조를 함께 만들어 내며, 공통규범과 상호 유익한 소통을 포함

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 정의는 협업이 다섯 가지의 핵심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이고 가변적인 

단어임을 강조하며, 그 중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거버넌스와 행정, 다

른 두 가지는 사회자본적 차원인 상호성과 규범, 나머지 하나는 행위자(agency)

를 포함하는 조직적 자율성이다(Thomson et al., 2007).

셋째, 협업을 상호관계 측면에서 보는 견해로, 여기서 협업이란, ‘참여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라고 보며, 협업의 상호작용은 

목표 공유, 구조적인 균형, 높은 수준의 협상, 상호활동, 상호의존으로 간주된다

(Lai, 2011).



공통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인 개인이나 조직들이 참여하고, 이 과

정에서 서비스 전달이나 기타 목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협업은 각각의 구성원이 ‘상호 이득이나 결과를 위해’ 일정 크기의 자율

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데, 실제 협업은 집단의 목표나 이상을 위해기관, 조

직, 또는 개인의 행태 측면의 실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Blickstead et 

al., 2008).

현재 우리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직, 프로세

스, 시스템, 인력 등의 효율적인 협업이 필요한데(Rick Hayes-Roth, 2008), 민간기

업의 협업의 경우 회사 이익 창출이라는 특정목적에 집중하여 조직과 인력자원

을 총망라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경쟁력을 높이고 가용

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패턴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반면, 정부부문은 조직 및 직제 구조상 유일한 기능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조직으로 존재하고 업무기능의 중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단순 논리

로 보면 각자 기관별, 조직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점차 사회 전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진화하는 현대사회의 변화 패

턴에 따라 정부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간의 공급자 위주의 서

비스 소비에서 정부 내 처리기관 및 조직 간 역할, 기능, 업무 프로세스, 제도, 

정보공유, 시스템 등과 관련 없이 통합적이고 종합적 형태의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협업 패러다임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실제

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관심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각종 협업의 활동은 미흡한 

실정인데, 이를테면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관 단위로 사업이 수행됨으로 인해 통합적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부서 상호간에 업무를 미루거나 떠넘기기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

편과 불이익을 끼치고 있고, 관련 기관 간 업무수행에 대한 정보･장비･시설 등

을 공유하지 않아 인력･재원 등에 있어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행정수요에 신속

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이해관계의 대립과 마찰로 인해 주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

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부서단위의 경직된 칸막이 행정구조로 인하여 복합

적인 문제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 신축적이고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지 못하

는 경우도 발생하고, 관련 기관간의 인사교류가 폭 넓지 않고, 폐쇄적이며 소통

이 결여되고 있다(박덕수, 2013).

따라서 변화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관련 협업지원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협

업을 재정의해 보면, 부서 내, 부서 간, 기관 간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수평적으로 

협조하여 처리하는 모든 상시업무 또는 T/F업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업무

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문서작성, 각종보고, 지식공유, 이슈관리, 상호협

의, 대국민 홍보 등 모든 정형화된 활동이 해당되며 참여주체는 팀 또는 과단위

의 조직 구성원 또는 2개 이상의 조직 또는 기관이다(이종현, 2011).

또한 정부 간의 협업은 궁극적으로 전국이 하나의 프레임워크(framework) 안

에서 통합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하므로, 이런 의미에서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

으로 공통의 표준을 정하거나 공통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들에 배

포하는 방식 또한 수직적 협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오늘날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수준에 있는 기관간의 수직적 협업은 쌍방적인 교류(cross interaction)가 중

요시 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신상영, 2004).

이러한 협업 추진 노력을 잘 보여주는 예로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조

직관련 기능을 활용하여 협업을 달성한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2012년도에 

일어난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해 다수의 화학 관련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에

게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agenda)로 인식되었으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가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들로 분산되어 있으며 현장과 

유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협업을 통해 화학 관련 안전문

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각 기관 간 협업의 가장 일반적 형태는 담당 기관 간의 실무자 및 

국장급 협의였으며, 조금 더 확실한 협업을 위해서는 업무협정서(MOU)를 교환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화학 관련 안전은 이러한 낮은 수준의 협업으로는 해결

이 가능하지 않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보았기에 안전행정부는 보다 근본

적인 대책으로 화학문제 담당기관들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였다.

조직진단 결과, “현장 중심”과 “종합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정부의 화학 관련 대응 조직은 정부 청사가 아닌 화학물질이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하고, 각 기관이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서로 

정보를 모아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행정부는 ‘범정부 화학

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편안’을 만들어 지난 7월에 발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

는 화학물질이 주로 생산, 보유되고 있는 주요 산업단지에 관련 부처가 합동으

로 근무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6개 산업단지에 각 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방재센터를 마련하고, 여기에서 

각 부처의 근무자들이 각종 정보를 통합･공동 활용하며, 이를 통해 화학 관련 안

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협업 체계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조직진단을 통한 협업 활성화는 이후 일자리 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미 각 지역별로 일자리 관련부처 

합동센터를 구축하는데 원칙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후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정책환경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 내 

및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졌고, 또한 

세종시 출범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협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디지털 협업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전자정부 이전과 현재 시점을 비교해 볼 때,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체감

도는 상당부분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과거 수기로 처리되던 행정서비

스의 모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협업을 통해 행정 기관간 기능연계, 행정 정보 및 지식의 공유, 활용을 

통해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의 제약을 벗어나 업무 지식의 축적, 공유 활용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행정기

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을 막고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협업을 중심으로 협업의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간 혹은 공공-민간 협업수준은 정보(Information), 상호작용(Interaction), 

상호교류(Interchange), 통합(Integration), 지능화(Intelligence)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단계별 개념 및 특성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11).

먼저, 정보단계는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정보를 단순히 제공받아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수준의 단순 정보서비스 수준으로 협업이 가능한 단계를 의미하며,  

이 경우 한 기관이 제공한 정보는 수정 없이 단순 전달되거나, 사용자 편의를 위

해 편집 및 취합 등이 추가되거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변환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

정보단계의 협업수준은 각 기관의 참여정도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약 한 기관에 고유아이디로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리자 모드에 제한적으로 접속하여 관련 데이터를 게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보다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상호작용단계는 두 기관의 시스템 간에 업무 프로세스가 서로 연계되어 

양측의 정보를 활용하여 한 기관의 업무가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는 단계를 말한다.

상호교류단계는 상호작용 단계와 유사하지만 협업수준이 한 단계 진화한 개념

으로 단순히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프로세스를 연

계하는 수준을 넘어 각 기관의 업무시스템이 연계되어 하나의 프로세스를 형성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민원행정 프로세스에서 유사기관과의 프로세스 통합을 통한 상호교류가 가능

한 사례로는 각종 필증 정보통합을 들 수 있으며, 각종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

에서 관리하는 필증, 확인증, 검사서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프로세스 통합

을 하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합단계는 협업기관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가 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 공공정

보가 자동적으로 연계되고 유기적으로 공유되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고도의 협

업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협업은 공공기관이 1:1로 연계되는 수준을 넘어 

다수의 유관기관의 업무프로세스가 통합되어 연계되며 이를 통해 기존에 수기 

작업되던 업무 중 일부는 자동화되어 처리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능화단계는 협업수준이 최적화되어 가장 성숙된 단계로서 공공

기관 간의 정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유된 데이

터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지능적으로 제공해 주는 이상적인 협업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편적인 한 개의 인허가 업무가 협업을 통해 처리되는 수준을 넘어 

개인별로 제공되어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되어 개인이 얻고자 하

는 최종적인 정보 혹은 받고자 하는 최종적인 서비스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지능적으로 구성하여 적시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중심의 운영계 데이터가 

정책의사결정 및 판단을 지원하는 분석위주의 정보계 데이터로 신속히 변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계층 간 수직적 통합과 기관 간 수평적 통합을 통해 업무시스템이 연

계되어 연관된 업무프로세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해야 하

며, 즉, 업무프로세스 연계와 데이터 공유가 병행되고 이를 통해 각기 데이터 분

석이 가능하도록 주제중심의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이에 기반한 온라인 분석처리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조직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도 유용한 협업 

지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행정

정보공동이용센터”는 총 249종의 정보를 343개 기관에 유통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각종 서류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각 부처의 개별적 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서류를 국민들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담당 

공무원이 조회하여 처리하는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우수 협업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한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

득하거나 10년이 지나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시력과 청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통 4천원 정도의 신체검사 비용을 내고 시

간을 들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국민들이 건강진단을 격년으로 받고 있으며, 여기에서 시력

과 청력검사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신체검사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굳

이 시간과 돈을 들여 시･청각 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의 

다각적 협의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 정보 중 시각과 청

각 정보만 선택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에 공유토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 신규발급 및 갱신시 신체검사를 면제함으로써 귀중한 비

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매년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

하는 약 300만명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인사 부문에서도 협업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협업 촉진을 위해 인사 

분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부처 간의 인사의 벽을 허무

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 간은 물론 중앙부처와 지방간에 인적 교류가 있어야 기

관 간 업무 이해가 높아지고 협업이 촉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만들면 이 정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

되는데, 많은 경우 부처에서는 지자체와 의사소통 없이 실제 집행 현장의 현실

을 잘 모른 채 추진이 어려운 정책을 만들고, 이는 결국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

거나 왜곡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부터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고위공

무원까지 다양한 직급에서 부처와 지방 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의 적실성

을 높여야 한다. 

중앙-지방 간 교류활성화와 함께 각 부처 간의 인사교류도 대폭 확대해야 한

다. 각 부처 간의 교류는 부처 간 1:1 교류, 공모를 통한 타 부처 인력전입, 개방

형 직위 개설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 모두를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 서로 이해관

계가 엇갈리거나 협업이 긴밀하게 필요한 직위 간에는 부처 간 1:1교류를 활성

화하는 한편, 예전에는 국장급에서만 시행하던 공모직위 제도를 과장급까지 확

대해야 한다. 

과장 이상 고위직의 중앙과 지방 간 교류도 예전에는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간

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를 전 부처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실제 교류를 희망하는 인력이 없으면 제도가 시행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류자 및 교류 희망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를 촉

진하고, 교류를 희망하거나 교류중인 자에게는 인사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부

여하여 성과급이나 승진시에 유리하도록 인사 제도를 바꿔가며, 더 나아가 이러

한 교류를 고위직 승진시 필수 요건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관리의 측면에서도  성과주의의 심화로 인한 부서간 지나친 경쟁 심

리가 부서간 장벽을 두텁게 하고 조직 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

조직 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속에서도 협력하는 부서간 코피티션

(Co-Petition)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 내에서 사일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먼저 M&A 등 사업의 확장에 따

른 조직의 거대화나 근무지의 지리적 분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쉽지 않고 구성원들간 교류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전문화되는 업무 내용이 타 부서

에 대한 관심 자체를 떨어뜨리는 점도 사일로 현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그

러나 무엇보다 최근 들어 성과주의가 심화되면서 부서간 지나친 경쟁 심리가 조

직 이기주의라는 문화적 병리 현상을 유발하고 있어 사일로 현상을 더욱 고착화 

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쟁 속에서도 협력하는 조화가 필요하다. 조직의 진정한 성과 창출은 각 부

서와 구성원들간 경쟁과 협력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는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의 합성어인 코피티션(Co-Petition)이란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예일대 배리 J. 넬버프 교수와 하버드대 애덤 

M. 브랜든버거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하나의 기업이 타 기업과 경쟁

과 협력을 동시에 수행할 때 보다 많은 승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기업 내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즉, 각 부서간 경쟁과 협력

을 균형 있게 추구한다면 더 많은 부서가 성과를 내고 결국 회사 전체의 성과도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장벽과 부서 이기주의는 당장 이슈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패트릭 M. 렌시오니라는 경영학자의 저서 ｢부서간 장벽을 없애라, 사일로스｣

는 이를 잘 말해준다. 이 책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주드라는 컨설턴트는 병

원, 호텔 등의 조직을 대상으로 내부 장벽으로 인한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고 해

결 방안을 제시해주면서 성공하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회사에서도 똑 같은 부서간 장벽이 발생함을 발견하게 되

는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부서간 장벽은 어쩌면 개인 간 갈등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필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진정한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은 평소에 경쟁과 협력을 균형 있게 이

끌어가는 부서간 코피티션 역량의 강화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실적과 능력에 따라 평가와 보상이 합리적으로 차등되는 성과주의는 조직에 

적절한 긴장감을 주고 내부 경쟁 체제를 통해 성과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

실이다. 하지만 부서간 경쟁 심리가 지나쳐 시기와 질투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유의해야 한다. 최종 결과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평가/보상한다면 부서간 경쟁 

심리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없이 협력만을 강조한다면 조직 긴장감이 사라지고 성취 

욕구나 기대 수준이 낮아져 진정한 발전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에 부서

간 선의의 경쟁 속에서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는 부서간 코피티션 역량이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해서 협업이 금방 촉진되고 기관 간 칸

막이가 바로 허물어질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부처 간 칸막이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행정 선진국에서도 매우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해법들이 도입되어 시행되

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의 특성 상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어 온 문

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에서 협업과 칸막이 제거에 대한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

다 강하고, 특히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3.0이라는 범 정부적 정부개혁 프로그

램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은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하겠다.

이러한 칸막이 허물기는 결국 각 기관의 열린 자세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제도를 만드는 안전행정부 뿐만 아니라 전 정부 부처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

체의 전폭적인 추진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회의가 많아졌고,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내놓는 정

책도 상당하다. 하지만 정책은 그저 각 부처의 아이디어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

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실정으로, 협업,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 정보 공개 등

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3.0은 관련법 제정,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국가통합전산

센터의 클라우드 시스템화 등의 하드웨어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마인드 전환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했을 때 생기는 

책임 때문에 감추려 드는 공무원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칸막이 해소를 위한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자치단체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기관장인 단체장

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자치단체를 협력지향적･협업지향적인 조직으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칸막이의 부작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장의 리더십

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경쟁과 협력의 조화는 일선 부서장에 좌우된다. 

일본 능률협회 부회장인 하다케야마 요시오는 저서 ｢간부의 조건｣에서 “경영

자가 총지휘자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간부는 경영자의 의

사결정이 자신의 행동과 업무의 결과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간부가 사원과 같은 방관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다”고 단언하였다. ‘벽없는 조직(Boudaryless Organization)’을 강조하였던 GE의 

잭웰치는 부서간 장벽을 제거하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특히 중간 리더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중간 리더들의 사고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애썼다. 또 많은 회의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나온 아이디어는 중간 리



더급에서 충분히 공유되도록 배려하였다고 한다.

부서간 장벽을 극복하고 협력과 경쟁의 조화를 위해서는 각 부서를 맡고 있는 

조직 책임자들이 전사적인 시각, 즉 경영자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부서간 코

피티션 역량을 높임으로써 조직 장벽을 극복하는 일은 일선 리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선 리더인 부서장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 뒷받침 해주는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은 협업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

일 것이다.



먼저 내부 부서간의 칸막이 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수평적 부서간의 정보공유

와 관련되어 사업부서가 지원부서보다 높고,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높고, 직급별

로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높고,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소/직속기관, 본청, 지원

부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의사결정과 관련되어서는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높고, 직급별로 5급 이상

이 6급 이하보다 높고,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소/직속기관, 지원부서, 본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서간의 협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74.5%

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4.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부서, 직급별, 광역자치단체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다는 응답이 72.5%로 부서 간 협

조가 원활하지 않다 4.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업부서가 지원부서

보다 높고,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높고, 직급별로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높고,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소/직속기관, 지원부서, 본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 부서와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74.5%로 

만족하지 않는다 5.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사업부서가 지원부서보

다 높고,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높고, 직급별로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높고, 광

역자치단체는 사업소/직속기관, 지원부서, 본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부서와의 내부교류 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해당 부서는 타 부서와의 



내부 교류가 활발하다는 응답이 55.5%로 활발하지 않다 1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하위부서간의 수직적 칸막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질문

을 분석한 결과  상위/하위부서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78.5%로 

잘 되고 있지 않다 3.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급간 차이 분석 결과 특히 

직급별로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기관간의 칸막이 실태분석 결과와 관련되어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원활

하다는 응답이 73.3%로 원활하지 않다 1.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고, 사업부서가 지원부서보다 높고,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간의 협업과 관련되어 협업이 활발하다는 응답이 67.5%로 활발하지 않다 

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

고, 사업부서가 지원부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간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관련되어 업무 처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하

게 처리해준다는 응답이 74.2%로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주지 않는다 1.7%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간의 자료제공의 적시성과 정확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준다는 응답이 72.5%로 정해진 기한 내

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0.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관간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기관은 정책 수립 시 우리 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주느냐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반영해 준다는 응답이 59.2%로 현실

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않는다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  광역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타 기관이 우리 기관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하

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대기관은 우리 기관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54.2%로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

고 노력하지 않는다 1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급간 차이 분석 결과,  5급 이

상이 6급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상대기관은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다는 응답이 61.7%로 원활하지 않

는다 5.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상대기관의 업무 협조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대기관의 업무 협조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9.2%로 만족하지 않는다 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부서간 기관

간 칸막이 해소를 하기 위한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 인사 및 성과관리 제

도개선,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부서간 기관간 협업모형(협업매뉴얼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등의 5개 대안 모두 향후 중요도가 실현 가능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안들 중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는 향후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과의 차이가 가장 커서 시급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

시되었으며, 다음으로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인사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 

협업모형(협업매뉴얼 개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의 순으로 대안이 모색되었다.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

무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회의가 많아졌고,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내놓는 정책

도 상당하다. 이러한 현상은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러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그저 각 부서 혹은 기관들의 아이디어를 모은 것에 불

과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실정으로, 협업, 부서 간 칸막이 허물기, 정보 공

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3.0은 관련법 제정,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국가통

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시스템화 등의 하드웨어도 충분히 갖춰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정보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인해 정보공개 및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에 곤란한 점을 해소하

도록 해야 한다. 이는 칸막이 제거 및 융합행정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다. 지방

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부처가 마련한 협업 관련 규정을 토대

로 시･도나 시･군･구 차원에서 협업추진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협업 관련 중복 예산의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시스

템, 협업 추진조직, 업무 협약절차와 방식, 협약과제의 점검･관리･지원 등을 위

한 근거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사업을 각종 협약을 비롯한 협력제도뿐만 아니라 유형별 

표준모델이 정립되지 못하고 관행에 의존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

어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특히, 협약제도는 최근에 널리 확산되어 있음에도 

성문화가 불완전하고 그 법적효과도 미약한 경우가 많다. 협약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접도시 및 지역 상호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공감대를 마련하고, 신뢰 

및 사회적 자본의 형성부터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배준구, 2013).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검토해볼 만한 내용은 운영적 측면에

서 협력을 통한 코피티션의 정착과 조직구조적 측면에서 이음매없는 조직의 도

입이 있다.



다른 조직과 협력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조직내 협력의 여부는 공공관리자

의 주된 전략적 결정 사안이며,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했었다. 이를 통해 공공조직의 협력에 대한 결정요인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설명변수로 자원 의존성, 업무 복잡성,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조사해 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ambrick & Mason(1984)은 조직에서의 전략적 결정과 그에 따른 성과를 설명

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이론을 발전시켰다. 

카네기 학파는 조직에서의 행태적 요소에 대한 인식의 관점(cognitive view of 

the firm)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는 20세기 초의 조직의 주류 이론인 합리적 

차원에서의 신경제학적 관점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자의 이론가들은 조직에서

의 전략적 조치들은 관리자들의 인식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는다고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 복잡할수록 시니어 관리자들의 합리적 

생각에 의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Hambrick & Mason(1984)은 최고

관리자의 일은 조직의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며, 외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최고관리자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임 관리자들은 모

든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복잡성에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가뜩이나 선임 관리자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 가치, 특성에 의해 

형성된 觀으로 환경을 판단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연령, 재임기간, 교육수

준,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관리자들이 협력을 추구하는 내용들은 공공부문의 네트워크 관련 연

구에서(public networks literature) 논의되고 있다. Rethemyer(2005)는 기존 연구들

이 협력을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협력은 관리자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혼자 처리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업무와 마주쳤을 때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 일이 존재



한다는 가능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Agranoff & 

McGruire(2003)은 협력에 있어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주장하였는데 그

들의 주장은 협력을 통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관리자의 결정이 중요하다

는 것이다.

최근 공공부문 조직간 및 조직내의 협력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증가되고 

있다. 협력은 또한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동 작업(co-labor)을 의미하며 

종종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여러 부문 및 여러 관계자와 관련을 맺게 된다. 

협력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한 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요인들이 있게 되

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외부환경, 내부적 특성, 기관장의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환경적 요인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협력과 관련하여 외부 환경요인

을 인정하고 있다.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인구 밀도를 중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가령, 농촌형 지역일수록 협력이 잘 된다고 한다. 또한 지

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일수록 협력이 잘 된다고 한다. 동일한 직업(가령, 농촌)일

수록 협력이 잘 된다. 복잡한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가령 재난과 관련된 상황에

서 특히 협력이 잘된다고 한다(McGuire & Silvia, 2009). 이외에도 경제개발, 환

경관리 등에서도 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공공조직을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존재

하며, 그들의 가치와 이해득실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도 

협력이 더욱 증진된다고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요구들을 수용할 도구

로도 협력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McGuire & Silvia(2010)는 기초지자체(municipalities)와 해당 지자체가 

속한 주의 수도(their state capital)간에는 협력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발견했

다고 한다. 그 이유는 州정부의 수도는 중앙정부의 주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조직적 요인이다.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관련된 변수는 많은 것

으로 논의되어 지고 있다. 가령, 準자치권을 가진 기관은 상하계층(기초-광역-중

앙)을 이루는 정부조직보다도 협력이 잘 됨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간 또는 광역간 협력이 용이할 것이다. 상기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

선적인 투자 즉, 시간과 비용을 있어야 할 것이다.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의 장이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관리적 차원에서도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하

고 있다. 관리자는 협력을 함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문서화 작업을 해

서 명확화를 시도하려 할 것이다. 과거 경험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는데, 즉 성

공적 경험이 있다면 협력이 쉬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협력이 용이치 않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크기(size)가 클수록 많은 자원을 갖고 있으므로, 협력

에 따른 위험이나 비용을 수용할 수 있어 협력이 용이할 것이다.

셋째, 최고관리자의 특성이다. 외부환경 및 조직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적 연구

들이 있었으나 최고관리자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했다고 한다.  

가령, 맥과이어와 실비아(2010)는 지자체 재난관리조직에서 관리자들의 행위를 

설명해주고 있다. 344개 미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자들은 교육수준과 협력간에 관

련이 있었다. 태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분석한 연구(2010)에서는 정치인의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새로이 공무원을 충원

하거나 부서를 늘리기 보다는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성과주의 체제하에서 부서간 코피티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 보

기로 한다.

첫째, 공동 목표를 관리하는 것이다.

경쟁 관계에 있는 부서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경쟁해서 이

기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협력을 통해서 더 빨리,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부서 간 공동 목표를 강조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협력의 판단 기준은 다른 사람의 목표가 나의 목표와 공통

점이 있는지 여부이다. 경쟁 관계에 있는 부서들의 협력을 유도하여 회사 전체 



성과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각 부서의 목표에서 공통 분모를 뽑아 전사적인 목표

와 연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개별 부서의 목표가 부분 최적화를 넘어 전체 최적화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며 결국 전사 목표에서 부서 목표, 그리고 개인의 목표에까지 일관된 방향

성을 유지시킴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되 그것이 자

연스럽게 부서의 목표로 이어지고, 개별 부서의 목표는 전체 조직의 목표를 이

루는 부분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업계의 글로벌 선도 회사로 알려진 HMS Software

사의 CEO 크리스 반데쉴러스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조직은 부서간 장

벽 자체보다 공동 목표의 관리를 통해서 부서간 장벽을 허물 수 있다” 라며 공

동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인 텔스타 역시 공동 목표 부여를 통해 경쟁 속에

서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한 회사인데,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기존의 AX 플랫폼 사업부와 새로운 EX 플랫폼 사업부에 두 플랫폼을 통

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공동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미래 

사업을 위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었다. 

반면, IBM의 과거 사례는 목표 관리의 실패가 가져올 수 있는 내부 장벽의 폐

해를 잘 보여준다. 1992년 실적 악화로 파산 위기에 놓였던 IBM의 위기를 초래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개별 사업부 간의 이기주의였다. 당시 전사적인 목표와 

사업부 목표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판매사원들이 고객 앞에서 타 사업부의 제품

을 비방하기도 하고 동일 고객에게 IBM의 각기 다른 사업부가 경쟁적으로 입찰

하는 등의 폐해가 속출하였던 것이다.

둘째, 부서간 명확한 선긋기이다.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위해서는 먼저 조직 

내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영역의 명확화’는 경쟁의 효과와 

협력의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경쟁 측면에서 볼 때 영역 싸움이나 책임 떠넘기기와 같은 소모적인 갈

등을 줄이고 경쟁의 내용과 대상을 분명하게 해주려면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게 필요한 내부 경쟁은 서로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아니며 경쟁의 눈은 

조직 외부로 돌리고,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의 처한 상황과 여건에서 조직성과에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 겨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 측면에서도 명확한 업무 영역의 구분은 필수적인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어떤 내용을 협력해야 하는지를 조직 전체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 영역이 모호해 질 때 내부에 있는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지식과 경험으로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인사팀과 감사팀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일반적으로 조직의 

문제를 발굴, 조사하는 업무는 감사팀이 맡고 그 결과를 상벌과 징계 등 개인 신

상에 반영하는 업무는 인사팀이 맡게 된다. 그런데 감사 노하우가 없는 인사팀

이 조사에 나선다면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감사팀이 징계 수위

를 정하는 데 나선다면 노사 관계나 직원들의 사기 등 인사적인 영역에서 부정

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정보의 긴밀한 공유가 필수적인 양 부서간에 업무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정확

하고 빠른 업무 처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셋째, 협력을 유도하는 체계 구축이다. 교육이나 지시로 부서간 협력을 유도하

는 것은 일반적인 조직의 여건 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구성원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업

무 수행 과정에서 적자생존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서간 협력을 쉽게 인식하고 협력의 결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말로만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조직 운영상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와 관련해서는 GE, 지멘스와 더불어 세계 3대 중전기 업체로 꼽히는 ABB사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이다.

 이 회사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협



력을 유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ABB사의 역사는 곧 M&A의 역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업간 합병을 통해 성장한 ABB사는 전 세계 140여 개 국에 

1천 3백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릴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전임 CEO인 

바네빅 회장은 정보 시스템에 연간 7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 세계에 5천여 개의 

이익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화 조직을 통합 관리하는 ‘ABACUS’라는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전 세계의 ABB사 구성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각국의 연

구개발 정보나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

다. 그 결과 필리핀의 복합 싸이클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4개국의 ABB 자회사들

이 컨소시엄을 이루었으며 영국/프랑스 해협의 해저고속철도 환기 시스템 사업

에는 30여 개국의 ABB자회사들이 관련 사업 분야에 협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중에서도 ABB사의 캡쳐팀(Capture Team)은 사업 부문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성과를 높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캡쳐팀은 한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각 조직에서 최적의 자원을 추출하여 운영

하는 팀으로 예를 들어 일본 플랜트 업체가 화력발전 설비 프로젝트를 발주한 

경우 일본 법인의 발전사업부 매니저를 중심으로 발전 플랜트 담당은 독일에서, 

재무 담당은 스위스에서, 영업 담당은 일본에서 최적의 멤버를 끌어 모아 고객

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다. ABB사는 캡쳐팀의 운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을 14% 이상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넷째,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경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성과뿐만 아니

라 협력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보상해주어야 경쟁 속에

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평가 및 보상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준 사례로 IBM을 들 수 있

다. IBM의 전임 CEO인 루 거스너는 부임 초기 구성원들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공통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동안 경영진에게만 한

정되어 지급하던 스톡옵션을 수 만 명의 구성원들에게 확대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인센티브의 기준을 사업부 개별성과보다 전사 실적에 더 연동하였다. 그 

결과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할 때 더 좋은 평가와 보상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



하게 되었고 부서간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협력하는 부서와 직원들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보상받을 때 기업 문화로 정착

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경쟁력 중 하나가 구성원간 배려와 존중의 기업 문

화이다. 다른 항공사에 비해 절대적인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 이륙 간

격 시간의 유지는 구성원들의 몸에 밴 상호 협력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이다. 이 회사의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착륙하고 탑승객들이 빠져나간 후 청소담

당 부서를 배려하여 간단한 기내 청소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한다.  이

처럼 다른 항공사에서 보기 어려운 부서간 배려와 협력의 기업 문화는 부서간 

협력을 유도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평가 시스템이 바탕이 된 것이다.

다섯째, 갈등 관리의 시스템화이다.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주

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갈등 관리이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라 하더라도 경쟁은 갈등을 야기는 

속성이 있기 때문으로 갈등은 관리되지 않으면 업무상 갈등이 관계상의 감정적

인 갈등으로 악화될 수 있는 눈덩이 효과를 지니고 있다.

평소에 갈등의 발생을 방지하는 노력과 함께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정형화된 갈등 관리 프로세스는 동

일한 문제의 반복적인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는 구성원 개인간 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일선 리더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하면 가

장 먼저 일선 리더들은 의무적으로 각각 개별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일선 리더는 당사자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타협안을 제시하

는 등 중재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구성원들의 생각을 모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어 있다.

부서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결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로 

줄여주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존슨앤존슨은 갈등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매우 분권화된 조직이지만 갈등 사례에 대한 축적, 분석 및 활용 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부문간 협력을 잘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 미

국 플로리다에 있는 의료회사 Blue Cross & Blue shied는 내부적인 의견 불일치

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고도 신속한 개별 투표제가 정착되어 있다. 단

순한 투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적게 함으로써 서로간의 소모적 논쟁은 줄

이고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견은 최대한 다양하게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

하는 것이다.

이음매 없는 조직에서 이음매란 경계를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조직과 고

객사이의 경계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엄격한 분업과 엄격한 계층화에 의

한 단절까지도 포함한다.(고경훈, 2013)

따라서 이음매 없는 조직은 엄격한 분업에 의해 조각난 업무를 재결합시켜 고

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직으로 분권적인 팀조직, 수평구조 등등

이 해당한다.

이음매 없는 조직은 분할적･분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총체적･유기적인 방법으

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것은 기능별･조직단위별로 조각조각난 업무를 재결합시

켜 고객에게 원활하고 투명한 그리고 힘 안들이고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조직이다.

또한 이음매 없는 조직은 ‘연결된 조직’으로, 조직의 모든 구성요소는 총체의 

구성부분이며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조직구성원과 고객에게 일관된 메시지

를 보내게 된다.

이음매 없는 조직이 연결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경계관념이라는 

장벽을 해체한 조직이라는 뜻으로, 따라서 이음매 없는 조직은 일종의 경계 없

는 조직이다.



이음매 없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소비자에게 보다 온전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

하고, 조직구성원과 소비자의 교호작용은 직접적･개별적이므로, 소비자는 그가 

원하는 결과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조직구성원의 직무는 온전한 또는 완결성이 높은 직무로 설계된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성장하는 제네럴리스트(generalist)의 복수기

술적(multi-skilled) 직무로, 그러한 직무는 복수기술적 과정에 의해 수행된다.

즉, 고립적인 기능 또는 조직단위에 소속된 개인들이 아니라 과정중심적･복합

기능적인 팀들이 업무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임무를 수행한다.

이음매 없는 조직은 전통적 관료제 조직, 즉 분산적 조직의 핵심적 구성원리

를 배척하는 대안이며, 산업화 시대의 대량생산체제에 맞는 분산적 조직의 특성

에 대조되는 이음매 없는 조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의 폭은 넓고 완결도는 높다. 직무 담당자들은 폭넓은 직무 그리고 

새로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제네럴리스트로 양성되고 직무담당자들은 복수기

술적인 팀을 구성하여 협력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담당자들은 자기 직무의 절차와 의사결정에 대해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고  

높은 자율성을 누리는 만큼 책임도 무거운 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분산적 조직의 직무는 협소하고 단편적･구획적이며, 직무

담당자의 자율성은 낮다.

둘째, 직무수행의 측정과 평가는 결과 또는 효과와 고객의 만족을 기준으로 

한다. 조직이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어떤 산출을 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예컨대, 경찰에 의한 범인검거의 수가 아니라 거리의 안전성과 시민의 안전감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반면, 분산적 조직에서는 부하의 수, 사용한 예산액, 직무수행활동의 수 등 투

입을 기준으로 직원의 직무수행을 평가한다.

셋째, 기술은 통제가 아니라 힘 실어주기를 위해 사용된다. 제네럴리스트들과 

복수기술적 작업팀들이 폭 넓은 직무를 분권적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기술, 특히 정보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한다.

분산적 조직의 기술은 통제지향적이고, 집권화하고 통제하는데 기술을 활용한다.



넷째, 기능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핵심적 과정을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한다.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기능들을 포괄하는 통합

과정적인 팀들을 구성한다.

분산적 조직에서는 조직의 필요를 위해 기능과 조직단위를 분산적으로 설계한다.

다섯째, 신속성은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핵심적 요소이다. 이음매 

없는 조직은 신속성의 요청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최종소비자의 요구와 직무수

행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신속한 대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공급자중심적인 분산적 조직의 시간감각은 둔한 편이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의 속도에 민감하지 못해 외부의 요청과 기회에 반응하는 것이 더디다.

여섯째, 조직 내의 역할과 관할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역할관계는 유동적･

가변적이며 역할 간의 구획선은 거의 없는데, 역할의 유동성, 역할구분의 모호성

은 자연스러운 일의 흐름과 다기능적 팀들의 역할을 강조하는데서 비롯되는 것

이다.

일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관장하는 소규모의 다기능적 팀

들이 협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소비자들과 공급자들도 참여하게 되

고, 이러한 관계속에서 관심의 초점은 집단적 과정에 의한 과제의 공동적･협동

적 수행과 고객의 만족에 있다.

누가 어떤 임무를 맡느냐에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적 노력의 강

조는 역할구분을 흐리게 한다.

분산적 조직에서 역할명료성은 높으며, 조직 내의 분업관계는 분명하고 조직

과 그 고객 그리고 공급자 사이의 구분도 뚜렷하다.

일곱째, 이음매 없는 조직이 산출하는 재화･용역은 다양하다. 재화･용역의 양도 

많고 가짓수도 많으며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넓으며, 산출활동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소비자의 요구이므로, 따라서 산출활동은 주문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분산적 조직에서는 조직이 생산하기 쉽도록 재화･용역을 표준화하고, 산출의 

양은 많고 가짓수는 적으며 소비자의 개별적 필요에 부응하는 수준은 낮다.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려면 기능 중심으로 이음매 없는 조직을 통한 

연계･융합 행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성과 관리의 새로운 모형

이 제시되어야 한다.

관료제적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이음매 없는 조직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려면 

적정한 엔지니어링 전술의 채택, 저항극복, 지지적 기반 형성 등 일련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항목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리엔지니어링 전술이 적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적정성의 조건은 첫째, 

백지상태에서 또는 영점기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제도의 

전제와 제약에 구애 받지 않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대안을 설계하여 실

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리엔지니어링은 자치단체 고객인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지역주민은 많고 다양하며 그들의 요구와 기대는 서로 

다르고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목표에 충실한 리엔지니어링이 쉽지 않다. 

요구 간의 중첩을 찾고, 합의형성을 위해 요구들을 재구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연합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개혁대상 선정의 우선순위 결정이 적정해야 한다. 어떤 과정부터 먼저 

개혁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비용부담자･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주민･유권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현의 가능성을 고려해

야 한다. 

넷째, 관련 공무원들이 혼돈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여유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와 대안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그들이 스스로 대안을 안출하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능지향적인 조직을 과정지향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려

면 조직 내 연관요인들 사이의 조화 또는 정합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네럴리

스트와 팀 중심의 업무수행을 지지할 수 있도록 관리자･감독자의 역할, 직무수



행 평가방법, 보수제도, 의사결정체제 등을 개조해야 한다. 관리･감독 작용은 직

무담당자들에게 직무수행의 융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정치적 

선출직 또는 임용직에 의한 미세관리는 철폐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 조직 내외의 장벽을 제거하고 이음매 없는 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새로운 장치 또는 기제들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한 기제의 예로 간소

화된 대안적 분쟁조정제도, 파트너십,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이음매 없는 자치단체의 활동과 발전을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해야 한다. 기술적 기반의 예로 이음매 없는 임무수행과 조직관리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집단적 과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지원해주는 그룹웨어이다.  행동대안들의 실제적･총체적 비용

을 표시해줄 수 있는 활동기준회계제도, 직원들이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스스

로의 스케줄에 따라, 즉 언제 어디서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텔레커뮤팅

도 기술적 기반의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 개혁추진자, 자치단체조직 구성원, 자치단체 조직과 여러 가지로 연계

된 사람들의 획기적인 사고방식 전환이 이음매 없는 자치단체 구현의 궁극적인 

성공조건이다.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기존의 전제들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변

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하고 모험을 회피하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는 리엔지

니어링에 성공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통

해 효과적인 추진시책과 과제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다음

과 같은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 연구는 새로운 연구주제인 지방자치단체 칸막이를 진행함에 있어 깊이 있

는 내용을 담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칸막이 현상에 대해 시론적 차원의 현상을 짚어보

는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많이 있다. 또한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 외에 다

른 해소방안은 없는가라는 생각도 든다. 또한 신규 주제이다 보니 연구범위 등

에 있어 초점을 갖고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

속 연구에서는 심도 높은 분석과 아울러 논의의 초점을 좁혀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을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은 이 연구의 분석틀 외에도 고려해야 할 다른 가치들과 질적인 요

소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의 경우, 깊이 있는 분

석이 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획득의 한계로 인해 인식조사 및 문헌분석에만 의존한 측정으로 분

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기존

의 인식조사외에 다른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좀 더 포괄적이고 세

밀한 분석도 아울러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차후 이러한 실질적인 자

료의 획득이 가능해 진다면 측정의 타당성이 좀 더 제고될 것이다.

셋째, 차후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분석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 연

구의 분석은 현재의 시론적인 차원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차후에는 

영향요인과 그 영향이 미치는 강도 등을 다각도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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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Partition Phenomenon

While the demand for increased efficiency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government failed to overcome the discussion has been made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administration.

The reason being is that the government brought this dem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government's reform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rucial 

factors that enhanced the governmental reliance of the people.

Currently, Korea Government is being promoted in 3.0 Government to realize 

transparent government, competent government, service orientated government.

Eventually another expression of the Government 3.0 will replace not for central 

administrative services but for citizens.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are delivered poses a number of problems and there is some sort 

of connection compartment without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with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cause it is very serious that the so-called partition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being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budget cut off waste and inter-agency communication, many 

problems i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quity, and hence convenience of residents 

have been deriv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new paradigm shif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the policy alternative as a means for realizing them. The main 

research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artition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conceptualized the partition phenomenon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First, the subject (target) with respect to a compartment with internal departments 



and central government institu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identification and hierarchy (direction) betwee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partition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research.

Findings collaboration enabled through information sharing, human resourc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commitment to collaborative culture, 

collaborative development model, an alternative has been proposed, such as the interest 

and support of heads of local government.






